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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명령이다.  

사법부는 12.3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하라! 
 

12.3 내란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월 21일 한덕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 이상민에 대한 선고가 이후 한 달 뒤인 2월 19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김용현과 내란가담 군인과 경찰에 대한 선고가 이어진다.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훌쩍 지나도록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했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뤄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을 뒤흔든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 

온 몸으로 계엄군을 막으며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을 퇴진시킨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주요 내란범들은 

재판정에서 일말의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시민을 대신해 내란을 

단죄해야 하는 사법부를 모독하고 법정을 극우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 사법부는 반성과 

사죄없는 내란범들에게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책무라는 점에서도 엄중한 중형은 불가피하다. 헌정질서에 따른 삼권분립의 

주체임에도 사법부의 행보는 12·3 내란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광장과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내란범 측의 재판지연 방치 등을 적나라하게 지켜봐야 했다. 내란 청산을 지연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재판정을 만든 사법부에 대해 사회적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범들에 대한 일말의 관용조차 민주공화국의 사법부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하여 지연된 내란 청산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12.3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던 내란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시민의 명령대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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